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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법적 문제점

이찬진� /� 변호사,�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1. 현 실태1)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무상교육 신설(12년도)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

항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보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규정 신설 및 13.3.1자 시

행 과정을 기획하던 2011년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향후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등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여 2015년 49조 3,9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

으나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조 

원)까지 반영, 전년대비 3.6%(△1조 4,625억 원) 감소한 39조 4,056억 원에 불과

하여 10조 원의 차액 발생하여 지방교육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됨

1) 16.1.18.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간담회 자료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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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 시도교육청 가용 재원 부족 심각

- 지방교육재정의 90.9%(48.4조 원)는 교직원인건비, 학교신증설비, 학교운영비, 지

방채상환 등의 경직성 경비로 추정되며, 가용재원은 9.1%(4.8조 원) 수준에 불과

<표1-1>

-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액은 가용재원의 41.8%(2조 원)규모로 지방교육재

정교부금 증가 없는 상태에서 지출 예산 편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추

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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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5년도 교육부 기준재정 수요산정 내역 (단위 : 억원)

<표 1-2> 지출예산 부족액에 따른 연도별 시도교육청 채무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2. 제도 경과 및 관련 법령

1) 2013. 3.1. 0-5세 무상교육`보육 전면 시행 - 그 중 누리과정의 입법 사항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누리과정 무상교육 신설 전면개정(12.3.21.자 시행은 부

칙 2013.3.1.규정)  

수요산정 측정항목(대분류) 수요산정 측정항목(소분류) 구분 수요산정액 항목별 
구성비

수요산정(경직+가용) 총액 532,526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공무원 외의 직원 경직 338,202 69.9%

2.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학교, 학급, 학생경비 등 경직 73,570 15.2%

3. 교육행정비 기관운영비 경직 7,774 1.6%

4. 교육복지지원 계층간균형교육비 경직 9,981 2.1%

5. 학교시설비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등 경직 22,281 4.6%

6.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등 경직 24,382 5.0%

8. 재정결함보전 지방채상환, 민자사업지급금 경직 7,677 1.6%

                             경직성 항목 소계     (90.9%) 483,867 100%

2.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교과교실운영비 등 가용 1,778 3.7%

4. 교육복지지원 지역간균형교육비 가용 3,000 6.2%

5. 학교시설비 (지방채)교육환경개선비 가용 14,219 29.2%

6. 유아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가용 20,328 41.8%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가용 1,351 2.8%

7. 방과후학교사업비 방과후학교 사업, 초등돌봄교실지원 가용 4,059 8.3%

9 자구노력 등 학교·학급 통폐합지원 등 가용 3,924 8.1%

사업비성 항목 소계 (9.1%) 48,659 100%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출예산
총액(A)

524,043 550,727 578,283 593,519

지방교육채 20,769 29,697 47,187 107,164

BTL 임대료 71,821 70,598 67,036 63,849

채무액 계(B) 92,590 100,295 114,223 171,013

비율(B/A) 17.7% 18.2% 19.8% 28.8%

*세입예산의 차액이 모두 부채로 누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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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신설 그 중 2호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신

설 추가하여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의 범위에 교육

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이하 ‘공통과

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③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9.30., 2012.4.20., 2012.8.31.>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

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4.20., 2012.8.31., 2013.3.23.>

○ 2012 누리과정 유아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입

법되었음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신설 

      제3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13.1.23. 시행 부칙 

2013. 3. 1.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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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3.2.28.>

○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2013.1.말 입법되면서 그 재정을 0-2세 영유아 보육 및 양

육수당과는 달리(보조금 사업으로 하면서 보조금률을 서울은 35%, 지방은 65%로 

책정 ; 법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2호,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89.) 그 재정부담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교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대통

령령을 제정하면서부터 재정부담의 책임 소재가 본격적인 법률적 쟁점으로 부각됨

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검토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999.5.24., 2000.1.28., 2001.1.29., 2004.12.30., 

2005.1.5., 2006.12.30., 2010.1.1., 2014.12.23.>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

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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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

으로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

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시·도의 교육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

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②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2013.3.23.>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상액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

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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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

      제9조(예산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

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

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

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

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2010.3.31., 2014.1.1.>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

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

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재정의 책임 소재

- 누리과정을 포함한 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재정은 재정소요액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 예상액을 공제한 전액을 국가가 교부금으로 교

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9조에 따라 국가 예산에 교부금을 계상할 것을 법적

으로 강제하고 있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육재정은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는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11

것임

- 그런데 재정소요액에서 수입예상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재원에 따른 교부금 산출 총액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무상교육`무상 보육 관련 소요 교부금액을 중앙정부가 교부하

지 않은 채 이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임

- 2010.1.1.개정 이후 교부금률은 변동된 바 없으며 다만 14.12.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대폭 인상에 따른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이 추가적인 재원으로 

신설됨

-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의 교부금률은 그대로인데 국가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보

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새로이 부담시켜 놓고 정

작 상위법인 모법 상에 이에 상응하는 교부금률을 인상하지 않아서 지방교육자치

단체는 의무지출 항목에 해당하는 국가책임 몫의 부담만 전가당한 결과를 초래함

-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부

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하여 제공하여 주는 전입금 수입을 보조적인 수입으

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재정 수입원을 갖고 있지 아니함

○ 의무지출예산 논란

- 정부는 2015. 10.6.자(시행 15. 12.4.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2) 제4호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를 신설하였는데 모법인 법 제33조 제3항은 중기지

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2014.5.28.자로 신설한 조항에 불과함. 즉, 지

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

2)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
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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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및 산출내역을 계획에 포함하라는 취지이며, 법시행령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예산의 하나로 명시한 것일 뿐임. 다만, 해석론상으로는 누리과정 무상교육`보

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공통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의무지출예

산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법률적 검토 의견

<누리과정 무상교육 입법과 재정부담의 문제>

○ 2011년 만5세 무상교육`보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입법을 하여 

2012년부터 시행한데 이어서 2012년 누리과정 무상교육 입법 당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율의 인상이 없이 단지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3조 원, 8.7% 증가를 전제

로 동 증가된 재원으로 이를 충당한다고 하여 누리과정 무상교육`보육 소요 추가

재정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입법을 한 구조

적인 문제가 있음

○ 법률의 검토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임. 

이는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한 것임

- 유아 누리과정 무상교육은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

아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

런데 취학 전 아동의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초`중학교 무상교육은 모두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으로 국가가 100%부담하는 것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규

정한 것은 해당 기준 재정수요액 상 해당 누리과정 사업비 수요액을 반영하여 교

부금을 청구하였을 때 정부가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음. 그런데 현재 무상교육`보육은 초기 재정 소요보다 정부가 조달하는 교부금률

로는 재정에 충당하기 부족한 상황임이 분명함

- 이는 명백한 교부금율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인데도 이를 인상하지 아니하여 결국 

각 교육자치단체가 교부받은 보통교부금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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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보통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한 기준 재정수요액 산출시 지출예산에 “누

리과정 무상보육”을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임

<법률적 쟁점 및 해결 방안>

○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따라서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문리해석상 당연한 것임. 그럼에도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고, 만일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

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

는 상황임.

○ 한편 교육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입법 부작위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의무지출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상의 제도보장인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

로, 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

령의 위헌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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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1.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이 지나온 길

○ 2013년: 0-5세 무상보육 제도 도입 및 재정분담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갈등

- 3월: 0-5세 보편적 무상보육 전격 시행

- 하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분담률 조정과 이를 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

- 2013년 9월 서울시 4년 만의 지방채 2,000억 원 발행

- 무상보육 재정분담률 조정 절충: 기존 서울시 20%, 지방 50% 지원을 서울시 

35%, 지방 65% 지원으로 조정(지자체 제안 안: 서울시 50%, 지방 80% 지원)

○ 2014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갈등

- 2015년 예산 편성 시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 기획재정부 2015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교육재정교부

금에서 편성 방침 제시

- 0-2세 무상보육은 지방자치단체가, 3-5세 누리과정은 시·도 교육청이 재정책임을 

지게 되는 꼴임

- 갈등 과정에서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

- 홍준표 경남도지사 2015년부터 무상급식 폐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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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갈등

- 5월 12일: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역 교육청이 빚으로 메울 수 있게 하는 지

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누리과정 부족분 1조 8천억 중에서 (전체 예산 3조 9천억) 지방채 1억 발행, 중앙

정부 목적예비비 5,064억 원 지원 결정

- 10월 6일: 누리과정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하는 지방재정

법 시행령 시행

- 201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014년과 동일한 갈등 반복

2. 쟁점1_누리과정, 보육인가? 교육인가?

○ 우리나라 3-5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보육

체계와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 체계로 이분화되어 있음

○ 3-5세 아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차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유아의 보육·교육 

과정을 ‘국가 표준교육과정’으로 일원화하고 2012년에 만 5세 아동에 대해 도입, 

2013년 3-5세 아동으로 확대 시행되었음

○ 신체활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육·교육 

과정임

○ 돌봄 위주의 어린이집에서도 누리과정 도입이전부터 운영하던 표준보육과정(신체

운동, 기본생활, 사회관계, 예술경험, 의사소통, 자연탐구)에 모두 포함된 내용임

<그림2-1>3)

3) 보건복지부. (2015). 2015년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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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교육과정 변화 내용

○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아동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함

○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던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고,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

기는 어려움

3. 쟁점 2_교육청의 누리과정 재정 부담,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 “금년도 교육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8조 원 증가할 것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 (박근혜 대통령. 2016. 1. 25.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4)  

○ 교육부가 제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전망5)의 아래 표에 따르면 누리과정 운영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7857

5) 교육부 보도자료.(2016년 1월 11일).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2&encodeYn=Y

&boardSeq=61929&mode=view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17

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한 총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표 2-1>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전망 (단위 : 조원)

○ 그러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이미 3.9조 원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으며 결국 세출 대비 약 7% 정도의 적자예산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작년의 6.1조 원 지방채 발행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

고 있으며 이는 시·도 교육청의 재정구조를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의 채무가 누리과정 3-5세 전

면도입 전인 2012년 9.3조 원, 2013년 10.0조 원, 2014년 11.4조 원이던 것이 

2015년 17.1조 원까지 증가한 상황임6)

4. 쟁점 3_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별도 증액 없어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가능?

○ 아래 두 개의 표7)에 의하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학생 수는 유치원과 초·중·

6) http://www.vop.co.kr/A00000987989.html

세입전망 세출전망

구분 15년 16년 증감 구분 15년 16년 증감

교부금 39.4 41.2 1.8 인건비 34.6 35.8 1.2 

국고보조 0.6 0.4 △0.2 운영비 6.2 6.2 0

지자체 전입금 등* 10.8 11.8 1.0 시설비 6.3 5.3 △1.0 

자체수입 1.3 1.3 0 채무상환 1.1 1.4 0.3 

지방채 6.1 3.9 △2.2 초등 돌봄교실 0.2 0.2 0 

순세계잉여금 1.3 1.5 0.2 누리과정 운영 3.9 4.0 0.1 

기타사업비 6.8 6.8 0

　 　 　 　 예비비 0.4 0.4 0

합  계 59.5 6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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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통틀어 40만 명(2013년 대비 6.1%) 감소한 반면, 교원 수는 오히려 

1,200명 정도(2013년 대비 0.2%) 증가하였음 

<표 2-1> 유초중등교육 학생 및 교원수 추이 (단위 : 명)

○ <표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급 수의 측면에서도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임을 확인할 수 있음8)

<표 2-2> 유초중등교육 학급수 (단위 : 개)

○ 이상의 통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와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재정 지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임을 고

려했을 때 위와 같은 교원 수와 학급 수의 증가는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감축의 여지가 크지 않음을 의미함

○ <표2-3>9)는 우리나라 교사1인당 학생 수와 학급 당 학생 수를 OECD 자료와 

7) 2015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8) 2015 교육통계 연보

9) OECD. (2015). Education at a glance.

구분
학생 수 교원 수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유초

중등

교육

유치원 658,188 652,546 682,553 46,126 48,530 50,998

초등학교 2,784,000 2,728,509 2,714,610 181,585 182,672 182,658

중학교 1,804,189 1,717,911 1,585,951 112,690 113,349 111,247

고등학교 1,893,303 1,839,372 1,788,266 133,414 134,488 134,999

소계 6,481,492 6,285,792 6,088,827 427,689 430,509 428,904

구분
교원 수

2013 2014 2015

유초

중등

교육

유치원   30,597    33,041     34,075 

초등학교   119,896   119,894    120,063 

중학교   56,843   56,305     54,855 

일반고등학교 40,417 40,538 40,817

소계 249,766 251,792 2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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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여전히 국제기준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여주고 있

음

○ 현재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려했을 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정부에서 주장하는 “지자체의 낭비성 예산집행과 방만한 경영”10) 등의 주장은 결

국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장과 교육청의 노력에 대

한 제동을 거는 것에 다름 아님

○ 결론적으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과

도 맞지 않음

<표 2-3> 학급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 추이(2000-2013년) (단위 : 명)

http://www.edpolicy.net/EpnicForum/Epnic/EpnicForum02Viw.php?PageNum=1&S_Key=&S_Menu=&Ac_Code=

D0010203&Ac_Num0=18976 에서 재인용

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7/0200000000AKR20160117031800002.HTML

구분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3년

(EAG2015)

한국

OECD평균

24.0

21.2

32.8

23.6

17.3

15.2

17.5

13.4

15.1

13.3

2012년

(EAG2014)

한국

OECD평균

25.2

21.3

33.4

23.5

18.4

15.3

18.1

13.5

15.4

13.8

2011년

(EAG2013)

한국

OECD평균

26.3

21.2

34.0

23.3

19.6

15.4

18.8

13.3

15.8

13.9

2010년

(EAG2012)

한국

OECD평균

27.5

21.2

34.7

23.4

21.1

15.9

19.7

13.7

16.5

13.8

2005년

(EAG2007)

한국

OECD평균

32.6

21.5

35.7

24.1

28.0

16.7

20.8

13.7

16.0

13.0

2000년

(EAG2002)

한국

OECD평균

36.5

21.9

38.5

23.6

32.1

17.7

21.5

15.0

20.9

14.9

주1. OECD 교육지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재적학생 수 / 학급 수로 각 교육단계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제외됨

2. OECD 교육지표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수업이 주된 업무인 교권만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산출식은 

재적학생 수 / 교원수(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를 제외. 휴직 및 기간데 교권 포함)*100임

3. ( )는 EAG의 발간 년도를 의미함

http://www.edpolicy.net/EpnicForum/Epnic/EpnicForum02Viw.php?PageNum=1&S_Key=&S_Menu=&Ac_Code=D0010203&Ac_Num0=1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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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해법은 있는가?

○ 누리과정과 무상보육의 전면도입 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힘겨루기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

는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

○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

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

7%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2014년 내국세 규모가 170여 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누리과정 예산 4조 원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 2.4% 정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어떠한 경우이든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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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정창훈� /� 인하대학교�행정학과�교수

1. 현 지방교육재정 구조 

1) 지방교육재정 재원 및 재원별 세입변화 추이  

○ 현행 지방교육재정 재원

- 중앙정부 이전수입: 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

별회계 부담수입

- 지방교육채

- 주민 (기관등) 부담 및 기타

○ 지방교육재정 재원별 세입변화 추이 및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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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방교육재정 재원별 세입 변화추이 및 구성비 (단위: 백만원, %)

자료: KEDI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 

- (교육재정)교부금이 주를 이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14년에는 2013년보다 감

소됨

- 지방세 또한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자치단체 일반회계수입 이전수입의 증가가 어려

운 현실임

-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교육채는 상보적 관계를 보임--중앙정부 교부금이 줄어

들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방식의 임기응변적인 처방.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세입감소를 고려해야 함 

연도 구분 중앙정부이
전수입

지방자치
단체 

일반회계
이전수입

지방자치
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지방
교육채

주민⦁기관
부담⦁기타 합계

2008
결산액 33,229,222 7,979,455 3,973,587 265,671 45,806 45,493,739

구성비 73 17 11 0.5 0.1 100

2009
결산액 30,966,111 7,654,869 7,203,545 2,138,439 166,338 48,129,353

구성비 64 16 15 4.4 0.3 100

2010
결산액 32,567,184 7,829,590 6,964,099 1,040,234 81,478 48,482,585

구성비 67 16 14 2.1 0.1 100

2011
결산액 34,278,142 8,343,732 6,753,869 - 114,245 51,702,991

구성비 66 16 13 - 0.2 100

2012
결산액 39,400,931 9,060,881 6,340,457 33,900 97,932 54,934,101

구성비 71 16 12 0 0.1 100

2013
결산액 41,069,625 9,166,681 5,983,024 958,267 80,003 57,257,661

구성비 71 16 10 1.6 0.1 100

2014
결산액 40,978,004 10,208,178 5,447,343 3,802,207 80,695 60,516,427

구성비 68 17 9 6.2 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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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방교육재정 재원별 세입 변화추이 (단위: 조원)

- 세입변화 추세설명

⦁중앙정부 이전수입(교부금 등) 비율이 2014년부터 저하됨(2013년 71%에서 2014

년 68%)

⦁자치단체 일반회계이전수입은 2013년 16%에서 2014년 17%로 1% point 상승

⦁2013-14년 사이 지방교육채 발행이 급증함(1.6%에서 6.2%). 교육청이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집행함  

⦁2014년 전체세입대비 각 세원비율: 중앙정부이전수입(68%), 지방자치단체 일반회

계이전수입(17%),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9%), 지방교육채(6.2%), 주

민·기관부담·기타(0.1%) 

2) 지방교육재정 주요세출 항목 및 세출 추이 

○ 지방교육재정 성질별 세출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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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방교육재정 성질별 세출 변화추이 (단위: 백만원)

자료: KEDI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 

<그림 1-2> 지방교육재정 성질별 세출 변화추이 (단위: 조원)

○ 세출추세설명

- 2014년 전체지출 대비 각 항목 지출비율: 인건비(58%), 물건비(3.5%), 이전지출

(5%), 자본지출(8.6%), 상환지출(3%), 학교지원(21.6%), 예비비·기타(0.01%)

- 전체 세출규모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39,833,178 42,666,036 43,108,880 46,814,067 50,499,937 53,295,765 56,789,353

인건비 26,093,561 26,310,275 26,826,423 28,090,920 29,915,004 31,672,516 33,123,755

물건비 1,019,447 1,240,482 1,346,479 1,343,278 1,493,991 1,503,011 1,984,414

이전
지출 545,026 563,015 413,868 547,482 1,086,919 1,848,795 2,820,214

자산
취득,
시설비

5,003,883 6,826,233 5,640,130 5,189,698 5,224,346 4,993,046 4,905,479

상환
지출 1,123,830 595,936 629,443 1,864,723 757,180 794,728 1,688,644

학교
지원 6,044,786 7,126,258 8,209,528 9,100,949 11,948,744 12,471,766 12,257,348

예비비,
기타 2,645 3,837 43,009 77,219 7,754 11,901 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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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해마다 인건비 지출이 1조 원 정도 증가: 

- 학교시설 등에 대한 자본지출도 2011년 10조 원, 2012년 12조 원대로 증가함

-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상환지출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음 

○ 성질별 및 주요사업별 지방교육재정 변동추이

<표 1-3> 성질별 및 주요사업별 지방교육재정 변동추이 (단위: 억원)

자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관련 기자 간담회자료. 2015. 12.23.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468,141 100.0% 504,339 100.0% 532,958 100.0% 567,893 100.0%

인건비 277,106 59.2% 294,458 58.4% 311,344 58.4% 323,477 57.0%

기본운영비 37,871 8.1% 42,730 8.5% 44,998 8.4% 45,362 8.0%

교육사업비 계 87,478 18.7% 109,786 21.8% 120,525 22.6% 122,660 21.6%

무

상

복

지

무상급식 15,574 3.3% 20,873 4.1% 23,683 4.4% 25,067 4.4%

누리과정 8,481 1.8% 16,811 3.3% 26,828 5.0% 33,502 5.9%

교과서및학비지원 7,746 1.7% 7,714 1.5% 7,918 1.5% 7,516 1.3%

초등돌봄교실 1,532 0.3% 2,133 0.4% 2,265 0.4% 3,613 0.6%

방과후학교 4,037 0.9% 5,881 1.2% 5,041 0.9% 3,692 0.7%

소계 37,370 8.0% 53,412 10.6% 65,735 12.3% 73,390 12.9%

교

육

지

원

특수교육 3,080 0.7% 3,196 0.6% 3,752 0.7% 3,465 0.6%

유아교육 1,691 0.4% 1,719 0.3% 2,283 0.4% 2,083 0.4%

외국어교육 5,448 1.2% 5,434 1.1% 5,029 0.9% 4,191 0.7%

특성화고교육 2,851 0.6% 3,371 0.7% 2,823 0.5% 2,324 0.4%

평생·직업교육 1,567 0.3% 1,843 0.4% 1,434 0.3% 4,337 0.8%

영재교육 623 0.1% 602 0.1% 616 0.1% 687 0.1%

교육과정운영 17,112 3.7% 19,844 3.9% 19,733 3.7% 13,822 2.4%

소계 32,372 6.9% 36,009 7.1% 35,670 6.7% 30,909 5.4%

기타사업비 17,736 3.8% 20,365 4.0% 19,120 3.6% 18,361 3.2%

시설사업비 계 49,606 10.6% 49,660 9.8% 47,974 9.0% 48,351 8.5%

학교 신설 15,826 3.4% 17,704 3.5% 20,357 3.8% 26,689 4.7%

교

육

기

관

시

설

학교일반시설 12,065 2.6% 9,454 1.9% 7,283 1.4% 5,045 0.9%

교육환경개선시설 14,565 3.1% 14,699 2.9% 12,568 2.4% 10,544 1.9%

급식·체육시설개선 3,887 0.8% 3,813 0.8% 4,175 0.8% 3,084 0.5%

통폐합농어촌여건개선 675 0.1% 622 0.1% 547 0.1% 621 0.1%

소계 31,192 6.7% 28,588 5.7% 24,573 4.6% 19,294 3.4%

교육행정기관시설 2,588 0.6% 3,368 0.7% 3,044 0.6% 2,368 0.4%

지방교육채 상환 15,311 3.3% 7,628 1.5% 7,998 1.5% 27,948 4.9%

예비비 및 기타 769 0.2% 77 0.0% 119 0.0% 9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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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설명

- 누리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누리과정 예산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액수와 비율

이 증가하는 추세임(2011년 8,481억 원, 전체 교육재정 지출의 1.8%에서 2014년 

3조 3,502억 원 5.9%)

-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선지출한 누리사업의 상환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한 금액과 비율이 2014년 이후 급증함--지방교육채 급증은 지방교육재

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

3) 지방교육채 잔액 및 구성 현황

○ 지방교육채 현황

<표 1-4> 연도별 시도교육청 지방채무 잔액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총액(A) 524,043 550,727 578,283 593,519 560,788

지방교육채 20,769 29,697 47,187 107,164 143,668

BTL 임대료 71,821 70,598 67,036 63,849 60,008

채무액 계(B) 92,590 100,295 114,223 171,013 203,676

비율(B/A) 17.7% 18.2% 19.8% 28.8% 36.3%

자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관련 기자 간담회자료. 2015. 12.23.

*2016년은 추정치임 

<그림 1-3> 지방교육채 잔액 추이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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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채 잔액 추이 설명

- 2012년 이후 누리사업예산 규모증가와 이를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및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BTL 임대료로 인하여 지방채 잔액이 급증하고 있음

- 2015년 말 17.1조 원 규모의 지방채 잔액으로 인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8%

를 넘어 지방재정위기 “주의” 규모에 해당되었고, 2016년에 36.3%라 예측된바 일

부 교육청은 지방재정위기 “심각” 단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충분히 내려 보내지 못하여 적자

발생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채 급증 단서를 제공함

2. 지방교육재정 위기 원인과 문제점

1) 지방교육재정위기 원인 

○ 지방교육재정 위기 원인 

- 작금의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일시적인 세입결손의 여파라기보다는 구조적이고 일

종의 예측 실패에서 기인됨

- 중앙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에 교육재정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하

고 누리과정 등 새로운 교육복지사업들을 추가재원 지원 없이 시도교육청에 떠넘

겨 시행함

- 2010년부터 시도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시도교육감들도 무상급

식 등 선거공약을 통해 경쟁적으로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함

- 학생 수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양산된 학교 비정규직 증가가 오히려 교육재정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매년 

1조원 규모의 인건비 상승)

2) 지방교육재정 문제점 

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예측 상 오류

○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 간 큰 

차이가 발생

- 중앙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향후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등으로 

내국세의 20.27%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8.2% 증가하여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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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 3,95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

비를 충당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함 

- 하지만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

조 원)까지 반영, 전년대비 3.6% (△1조 4,625억 원) 감소한 39조 4,056억 원에 

불과함

<표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액

금액

전년

대비

증감액

금액

전년

대비

증감액

금액

전년

대비

증감액

교육부

전망 (A)
38.5 3.2 42.1 3.6 45.6 3.5 49.4 3.8

실제 

교부금 (B)
39.2 3.1 40.8 1.6 40.9 0.1 39.4 △1.5

차액 

(B-A)
0.7 △1.3 △4.7 △10

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예측의 오류에 따른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저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2015년 39.4조 원으로 2012년의 39.2조 원에 비하

여 0.2조 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조원에 이르는 누리과정사업비

를 전액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4조 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비를 축소하여 누리과정 사업비에 충

당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름

- 학교기본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각종 교육사업비 등을 축소하여 재원 마련을 하

는바 이는 초중등 학생 교육질의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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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보통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주요 세입·세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C) 2013년 2014년 2015년 (D) 증감(D-C)

보통교부금 (A) 378,500 396,160 394,347 380,185 1,685

주요세출

항목

인건비 294,458 311,344 323,477 326,926 32,468

누리과정

사업비
16,811 26,828 33,502 39,879 23,068

소계 (B) 311,269 338,172 356,979 366,805 55,536

차액 (A-B) 67,231 57,988 37,368 13,380

주: 2012-2014—세출결산 기준; 2015—세출예산 기준 (시도교육청 취합)

자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관련 기자 간담회자료. 2015. 12.23. 

➂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한 교육청 채무급증

○ 시도교육청의 채무(지방교육채+BTL 임대료)는 상환시점에서 당해연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해야 하기에 지방교육재정 감소를 초래한바, 채무의 증가는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잠재적이 요인으로 작용함(앞부분 시도교육청 연도별 지방

채무현황을 참고할 것)

○ 만약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에 중앙정부 추가적 지원이 없는 경우 2016년말 전체

교육청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약 36.3%에 육박하고, 일부교육청은 재정위기 “심

각” 단체기준인 40%에 육박하거나(대구, 경북, 경남) 이 수치를 넘을 것으로(세종, 

경기)  예상되어, 지방교육재정자주권을 중앙정부에 넘겨야 하는 위험한 수준임(전

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내부자료근거)

➃ 시도교육청 가용재원 부족 심각 및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인건비가 매해 거의 1조 원 규모로 자연증가

○ 교육복지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경기부진 및 세수

결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 지방교육재정의 90.9%(48.4조 원)는 교직원인건비, 학교신증설비, 학교운영비, 지

방채상환등의 경직성 경비이고, 가용재원은 9.1%(4.8조 원) 수준에 불과함(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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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부 기준재정 수요산정내역에 따르면)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은 가용재원의 41.8%(2조 원) 규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없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

3. 누리과정을 둘러싼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전망 및 문제점

1) 교육부에 의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전망 및 issue

○ 교육부의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전망

<표 1-7> 교육부의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전망 (단위: 조원)

세입전망 세출전망

구분 15년 16년 증감 구분 15년 16년 증감

교부금 39.4 41.2 1.8 인건비 34.6 35.8 1.2

국고보조 0.6 0.4 △0.2 운영비 6.2 6.2 0

자자체전입금 10.8 11.8 1.0 시설비 6.3 5.3 △1.0

자체수입 1.3 1.3 0 채무상환 1.1 1.4 0.3

지방채 6.1 3.9 △2.2 초등돌봄교실 0.2 0.2 0

순세계잉여금 1.3 1.5 0.2 누리과정운영 3.9 4.0 0.1

기타사업비 6.8 6.8 0

예비비 0.4 0.4 0

합계 59.5 60.1 0.6 합계 59.5 60.1 0.6

- <표1-7> 교육부 전망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세입과 세출이 60.1조 원으로 되

어 있고 누리과정도 2015년의 경우 3.9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

타나 누리과정 재정조달에 아무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임

○ 교육부의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전망 issue

- 위의 표에 따르면 누리과정 재원조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결산관행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지방정부에 

결손이 발생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음. 중앙정부의 경우 국채 등 빌린 돈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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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하여 재정수지를 판단함. <표1-7>은 중앙정부 방식으로 

교육부 자료를 재정리한 것인데, 이를 보면 아래 <표1-8>처럼 지방교육재정의 

2015년 재정수지는 –6.1조 원, 2016년의 경우는 –3.9조 원이 예상됨 

- 2015년 한해 6.1조 원의 재정적자에다 2016년 3.9조 원이 추가되면 2016년 말 

누적지방채는 20.3조 원이 예상되고,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정도 됨. 예

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교육청은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되어 사실

상 예산에 대한 권한이 박탈될 우려가 있고, 곧 지방교육청 재정위기를 불러옴

○ 지방교육청의 적자 또는 채무가 문제가 되는 이유

- 지방교육청의 경우 자체세입비율이 매우 미미하고,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대부분이기에, 지방 교육청 적자가 심각하다

고 수업료를 대폭 인상하는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재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해결방안이 없음  

-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교육청의 채무는 채무를 해결할 대응자산이 거의 없어 적자

성 채무가 대부분이라,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세로 메워야 하는 일종의 

악성 채무임. 재정적자가 예산의 10%를 넘는 것은 재정압박의 예고이며, 매년 반

복되는 누리예산 갈등에서 지방교육청이 중앙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 때문임  

<표 1-8> 지방채를 제외한 2016년 교육부 자료의 재구성 (단위: 조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세입 (지방채 제외) 53.4 56.2 2.8

세출 59.5 60.1 0.6

재정수지 △6.1 △3.9 2.2

재정적자/세출예산 10.3% 6.5%

2) 교육부의 지자체 전입금과 시설비 감소 예측의 문제점 

➀ 지자체 전입금 예측 문제점 

○ 앞의 <표1-7>에 의하면 교육부는 2015년 지자체 전입금이 10.8조 원이고 2016

년의 경우 1조 원 가량이 증가하여 11.8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음(전년대비 

9.3% 증가). 국세를 재원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전년대비 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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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9.4조 원에서 2016년 41.2조 원)에 그치지만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단체 전입금은 그보다 2배 증가로 예측함. 그 근거로 기재부(교육부)는 2015

년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규모에 따라 변동하는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하지만 지자체 초과세수는 지방교육청에 바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년 

후에 정산함. 즉, 2016년의 경우는 2014년 초과분이 정산되고 2015년 초과 징수

분은 2017년 정산이 되는 것이 관행임. 그런데 교육부는 2014년 정산분, 2015년 

정산분에다 2016년 지방세 증가 예상분까지 모두 한꺼번에 반영하여 2016년에 자

치단체 전입금이 1.0조 원 증가한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임. 2016년의 경우 일

단은 2014년 정산분만 반영하여야 됨. 2014년 정산초과분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

됨--자료를 근거로 관련 지방재정 전문가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경우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조치로 인하여 취득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산과세가 급증했지만 2016년 경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방세수가 주택거래 

건수 감소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7년에 정산될 2015년 초과 징수

액까지 2016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정밀하게 재추정할 필요가 있음. 이럴 경우 

2017년 경우 교육재정추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➁ 시설비 감소 예측상 문제점/우려점 

○ 앞의 교육부 예측 <표1-7>에 따르면 세출면에서 운영비, 기타사업비 등이 모두 

2015년 대비 동결되고, 시설비는 2015년 6.3조 원에서 2016년은 5.3조 원로 1조

원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남(전년대비 15.8% 감축). 물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

교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일정부분 시설비 감소는 예상이 가능함. 하지만 2만개가 

넘는 전국의 학교에서 지출되는 시설비를 15% 감축하는데 상당한 긴축과 고통이 

필요함. 노후교실 방치와 교육환경 투자개선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교육의 

질의 저하가 우려됨  

- 교육부는 학급정원을 축소해 가고 있기에 시설비의 대폭적인 감축은 어려울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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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교육청은 인건비 자연증가분(약 1조 원)과 2015년 포기한 교육환경개선 투

자 등 기본적인 세출증가 요인만 고려해도 교육부 예상보도 약 1.9조 원의 세출증

가를 추산하고 있음 

➂ 지자체 전입금과 추가세출 예상을 조정한 재정적자 규모 추계

<표 1-9> 2016년 교육부 추계 및 조정결과

구분 2016년(교육부 추계) 조정 2016년 조정 결과

세입 (지방채 제외) 56.2 △1.0 55.2

세출 60.1 1.9 62.0

재정수지 △3.9 △6.8

재정적자/세출예산 6.5% 11.0%

○ 2016년 교육부 추정치를 앞에서 언급한 자치단체 2014년분 정산분 전입금 효과 

미미 (0)와 인건비 자연증가와 시설비등 추가수요 1.9조 원을 조정함. 이런 조정

을 한 결과 2016년 세입은 55.2조 원, 세출은 62조 원으로 예상되고, 적자는 6.8

조 원으로 되어 재정적자/세출예산은 11.0%에 달함. 이럴 경우 상당수의 지방교

육청은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될 위험성이 농후함—지방교육재정 위기초래   

3) 누리과정 재원규모와 재원분담 현황

<표 1-10> 누리과정 재원규모와 재원분담 현황 (단위: 억원)

연도/구분 국고 (복지부) 부담 지자체 (지방비) 부담 교육청 (교부금) 부담 합계

2012 3,827 3,920 16,401 23,788

2013 3,827 3,920 26,492 34,239

2014 2,948 1,562 34,155 38,665

2015 - - 39,407 39,407

2016* - - 40,249 40,249

*2016년은 만약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별도의 국비지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추산 

자료: 한겨레신문. 20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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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리과정 및 교육재정 위기 해결방안

1) 누리과정 예산 누구의 책임인가?

○ 누리사업 자체는 대통령 공약에 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함

○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고 그 외부효과도 크기에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부분 자치단체들도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지방교육청 자

체수입원이 미미하기에 공약을 한 국가가 우선적으로 누리과정을 해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임

○ 하지만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국가와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 해결방안 

➀ 현재 지방교육재정 2개 과제

○ 세수부족으로 세입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조 원 이르는 인건비 증가

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교육감 선거공약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대기 중인 사업들에 대

하여 지방교육재원 소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➁ 위의과제 해결 방향

○ 세입을 확대하거나 세출을 조정하는 방안 중 어느 하나만으로 지방교육재정위기

를 타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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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세출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공약사업은 고

사하고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이나 늘어나는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고, 세출을 

조정하지 않으면서 예정된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교육감 공약사업을 시행할 경우 

아무리 세입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위기 타개의 큰 목표는 세출을 조정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적정한 세입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현재의 지방교육채(BTL 지급금 잔액을 포함한)는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감당

할 수준을 넘어섬. 따라서 우선적으로 세입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세출을 조정하는 방안으로는 기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재조정과 사업의 타당성 

분석(및 주요 교육재정사업평가 및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이 선행된다는 전

제 하에 교육감 공약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방안을 고려(사업시행 시기고려, 사업규모 축소, 사업 시행자체를 포기)

➂ 세입재원 확충방안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충방안 

-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지방교육청은 현행 20.27%에서 25.27% 상향을 요구하고 

있음); 국가도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국가는 난색을 표시함

- 국세 교육세를 확충

- 특별교부금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시책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국고보조금 제도나 증액교부금 제도 부활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확충방안 

- 지방교육세 전입금

- 시도세전입금

- 담배소비세전입금 

➃ 세출구조조정 

○ 원칙적으로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중단

- 추가재원 확충 없이 무상급식 확대 등은 신중히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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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공약사업 동결 내내 확대금지

-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2014년 수준에서 동결할 필요가 있음(지원단가 인상보류)

- 고교무상교육은 2조원이 추가로 소요되기에 재원확보 없이는 추진 보류

- 전면적인 무상교육도입 대신에 교육비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주요 교육사업에 대한 재정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중복,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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